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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igion education as mean of education penalty as correction ideology has been widely used 
as the most effective means in the correction for criminals. In korea, in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Christianity religious correction for criminals by Rhee Syng-Man was the beginning of 
religious correction. After that, through the imperial religious education penalty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and the political religious education penalty under authoritarian regimes, today-
political character of religious correction for criminals- but conservative and bureaucratic 
religious education penalty ideology dominates soft and define prison inmates.
First of all, after describing the historical changes in the religious structure percent of the prison 
inmates and the historical changes in the religious member of the board of correction, I asserted 
the phenomenon of decreasing the proportion of religious education in religious correction for 
prison inmates, such as teaching guidance and increasing charitable activities. so far, religious 
correction has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correction for them. christianity, in particular, 
has contributed on religious correction for them the most with its immense capital power and 
strong religious passion. But, in terms of ideology, subject, activity, administration, korean 
religious correction for them has shown diverse issues such as politicization, merchandising, 
powering, undemocraticity, hierarchial selectivity, similar bureaucratism, conservatism which 
focus more on “nationalization” of inmates than “civilization” of them, paternalism, closeness 
and so on. Therefore, I asserted the improvement plans of religious correction for them in micro 
and macro terms such as the basic institutional reform with the interdisciplinary approach 
unlike existing studies with a single-track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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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범죄인에 대한 교정(矯正)이념으로 우리나라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교육을 통해 교정

을 시킨다는 교육형주의(敎育型主義)를 채택하고 있다. 교육형주의의 유형에는 일반교육형주의와 종교교육형주의가 

있는바 종교교육형주의는 해당 종교의 교리지도와 종교상담 등의 종교적 교화를 통해 범죄인을 재사회화시키는 것이다. 

특히 교도소 등의 교정시설의 수용자에 대한 종교교화는 수용자의 정신적 건강과 재범방지 및 갱생에 다른 어떤 교화수
단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교정시설에서의 종교교화는 역사적 시원성(始源性)과 세계적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종교교육형주의가 제도화된 것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정부와 정토진종 등 일본불교의 이해관계의 일치에 의해 조선
감옥에서 종교적 교회사(敎誨師)가 교화를 명분으로 실시한 강제적인 제국주의적 종교교육형주의 때부터였다. 그 뒤 

미군정시대와 제1공화국시대에는 미군정과 친미적이고 냉전보수주의로 이념화된 이승만 정권과 정치적, 이념적 이념
을 강하고 조직적으로 공유화한 보수적 개신교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면서 나온 것이 형목(刑牧)이라는 정치성이 강한 

종교교육형주의였으며 사실상 형무소에서의 독점적 종교교화이다.

3공화국 때의 박정희 정권에서는 종파교회(宗派敎誨)의 실시로 종교교화에서 기독교의 독점적 지위는 사라지고 다
종교가 참여하게 되었지만 사실상 3대 종교만의 참여가 가능했다. 그러나 종교교화의 정치성과 보수성은 여전했으며 

특히 보수적 개신교는 반공(反共)을 국시로 내세운 박정희 군사정권의 정치적 엘리트 등 다양한 분야와 긴밀한 협력관
계를 구축했으며 종교교화에서도 보수적 정권이념이 강하게 반영되는 정치성이 깊이 배태되었다.1

노무현 정부(2003-2008)때는 원불교 등 소수종파에도 교도소 내 종교집회를 허용했고 미결수도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종교교화의 민주성이 진전되었으나 여전히 3대 종교에 의한 과점적 종교교화가 심하며 개신교는 막강한 인적, 물적, 사
회적 관료적 자본으로 종교교화에 참여하여 교도소 종교교화에서도 가장 강력한 지위에 있고 또한 수용자 교화에 큰 

공헌을 하였고 종교교화의 탈정치화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종교교화의 상품화와 형식화 및 계량화에 치중하는 관료화, 종교위원의 전문성 부족과 고연령화 등의 과다대
표성, 교정위원협의회의 비민주성과 폐쇄성 및 온정주의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이에 따라 이러
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몇 편의 논문들이 나왔다. 선행연구를 보면 유용원은 종교교화의 발전방안으로 종교위원의 전문
성, 종교위원의 다양한 인력풀 구성, 교정직원과의 소통 등을 제시하고 있다.2

그러나 주체 측면 등 미시적 측면만 강조하여 이념, 프로그램, 심리적 측면에서의 중요성은 간과하고 있다. 또한 법
적, 제도적, 교정독점관료레짐 등의 개혁이란 거시적 측면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고 교정시설에서 종교교화의 독과점
을 형성하고 있는 3대 종교만을 전제로 하고 종교교화의 정치화, 상품화, 관료화 등의 문제점을 간과하는 바 이에 대한 

자세한 비판은 본론에서 서술하겠다.

김안식은 종교교화와 관련해 제1공화국 때의 형목(刑牧)을 예로 들면서 각 교정기관에 목사, 승려, 신부를 파견하는 

교목(矯牧)제도의 신설을 주장한다.3 그러나 과거의 형목이 가지는 정치이념적 배경을 접근 못하고 있으며 교목제도의 

실현을 위한 헌법적, 정치적, 사회학적 실천전략을 제시 못하고 있고 3대 종교만을 언급해 원불교 등의 소수종파를 간
과하고 있다.4 성해영 등은 종교교육과 인성교육의 많은 부분이 공유된다면서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의 정직, 책
임,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을 실천덕목으로 들고 주장한다.5

그러나 수용자에 대한 종교교육의 한 부분이 인성교육인데 성해영 등의 주장은 「인성교육법」 제2조가 국민이 가
져야 할 인성교육의 가치로 들고 있는 내용이 순종과 화합만을 강조하고 민주시민의 인성에서 필수적인 비판정신, 인
권, 다양성, 주체성 등의 덕목이 민주사회의 인성교육에서 필수적 요소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6 이외에도 종교교화에 

관한 몇 편의 선행연구들이 있지만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거의 대동소이하다. 선행연구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수용자
에 대한 종교교화를 교정학 또는 종교학적인 입장에서만 전개하여 종교교정복지, 사회복지, 종교교화사회학, 종교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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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론, 종교교화심리론, 종교교화인문론 등의 학제적 접근방법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수용자에 대한 종교교화는 순수
한 종교교화는 다른 다학제적 접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교정시설에서의 종교교화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이 보인 단선적(linear)접근 대신 학제적 접
근을 통하여 한국역사에서의 종교교화의 정치적 왜곡화와 형식화, 종교교화의 상품화, 유사관료화, 독과점화 등의 문
제점을 지적하고 종교교화의 개선방안을 미시적 측면과 거시적 측면에서 제시하여 종교교화의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언론기사 등을 주로 참조하였다. 다만 미국과 유럽 등에서의 교정시설의 

종교교화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가 없는 점은 본 논문의 한계이다.

Ⅱ. 수용자에 대한 종교교육의 역사와 성격
국가에 의한 제도적인 종교교육은 일제 강점기에 시작되었다. 일제 강점기에 종교가인 교회사(敎誨師)의 지도 밑에 

신앙, 총집교회는 도덕적 감화, 특별집회는 인륜오상(人倫五常)의 도가 설유되었다.7 그러나 일제 강점기에 정토진종, 

일련종 등 일본불교 교단에 소속된 친일승려들로 구성된 감옥의 교회사에 의한 종교교육은 순수한 종교교회가 아니라 

황국신민화를 목적으로 한 제국주의적 종교교육형이란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8

해방 이후 우파이데올르기와 개신교로 무장된 미군이 진입하여 1945년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미군정이 실시된 바 

미군정 때의 형무소에서의 종교교화는 미국과 정치적, 이념적, 경제적, 종교적 이해관계를 같이 한 보수적 개신교의 뛰
어나고 끈질긴 정치력으로 개신교 목사만을 형무소의 교회사로 임용하는 형목(刑牧)제도가 도입되어 수용자에 대해 기
독교 종교교육형주의에 의한 독점적 종교교화가 실시되었다.9 한국불교 등 타종교들에 비해서 기독교가 이처럼 가장 소
외된 형무소를 새로운 선교지로 진출하게 된 것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 돌봐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리신 말씀을10 기독교성직자들이 몸소 실천한 역사(役事)로 성경의 정신을 충실히 따른 순수한 종교적 측면이 강했다.

그러나 개신교 목사들로 구성된 형목은 철저한 우파이데올르기로 무장되어 이때부터 개신교에 의한 종교교화는 정
권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치적 성향을 띠었고 수용자에 대한 종교교화의 근본적 성격도 기독교의 선교와 정권의 이념
에 순치되는 순종적 인간으로의 재사회화였으며 그 수단으로 종교교육과 기초교육, 정신교육, 물질지원 등의 긍휼선교
였다. 일제 강점기의 제국주의적 일본불교에 의한 종교교육형주의가 미군정 때는 반공주의와 우파이념으로 구성된 정
치적 기독교종교교육형주의로 바뀌어 정치성이 매우 강했다.11 이러한 정치적 기독교종교교육형주의의 표상인 형목제
도는 역시 철저한 반공주의와 보수이데올르기로 상징화된 제1공화국의 이승만 정권에서도 계속되었고 심화되었다.12

그러나 장면 정부의 출범으로 형목제도는 개신교에 대한 특혜라는 이유로 전면 폐지되었고 개신교에 의한 교정선교
는 형무소의 종교교화에서 독점적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다. 2공화국의 장면 정권은 형목자리에 무급촉탁으로 임명하
였는데 이들 중에는 천주교 신부들이 많았다.13 그 뒤 1961년 행형법의 개정으로 다른 종교들에게도 수용자에 대한 종
교교화를 인정하는 종파교회(宗派敎誨)제도가 신설되었다.14

박정희 정권부터 종파교회가 실시되어 개신교 외에 불교와 천주교도 교도소에서의 종교교화활동이 본격화되었다.15 

3공화국(1963-1972)때의 종교교화활동은 3개 종파에 의한 것이지만 개신교의 종교교화가 불교나 천주교의 그것에 비
해 교단차원에서는 정치적 성격이 매우 강했다.16 1960년대에는 각 종교단체로부터 총집교회 외에 각 종파별로 교리강
좌를 실시했고 사회종교행사에 참여시켜 신앙교육을 강화한 것이 특기사항이다.17 3공화국 때는 일본제도를 모방해 

1963년에 독지방문위원(篤志訪問委員)제도가 실시된 바 이는 종교인 등의 외부인사가 수용자의 교화에 참여하는 제
도로 비상근의 파트직으로 교정관료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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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10월 유신으로 등장한 제4공화국(1972-1980)에서 큰 특징은 수용자에 대해 신앙생활을 적극 권장하고 종교
단체와 종교인의 수용자 교화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종교신자가 크게 증가하였다.18 1980년 3월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수용자 교화활동을 목적으로 사단법인 기독교세진회가 설립되었다.19 세진회의 의의는 초교파적 기독교 교정선교단체
이며 교정복지 등 전문성으로 무장되었고 교정선교의 대상을 확대하고 과학화하여 지속적인 복음사역을 행하는 가장 

체계화된 교정선교전문기관인 점이며 수용자의 종교교화 및 일반교화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20 전두환 정부
인 제5공화국 때는 1983년에 기존의 독지방문위원제도를 교화위원과 종교위원으로 구분하고 각 기관별로 교화협의회
를 구성하였다.21

참여정부 때인 노무현 정부(2003-2008)때 종교교화의 특징은 정부가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소수종교에게
도 교도소 내의 종교집회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22 이로써 3대 종교만이 누려온 교도소 내 종교집회에 원불교 등 소수
종파도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이는 헌법정신과 형 집행법의 평등이념이 실질적으로 실현된 것으로 비로소 다종교
적 종교교육형주의시대가 되었다. 또한 그동안 종교집회와 종교교육에서 제외되어왔던 미결수용자도 종교교육과 종
교집회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의의가 있다.23

2003년에 개신교 교정선교에 특징적인 것은 전국적 지회를 갖춘 두란노 아버지 운동본부가 2003년 여주교도소에서 

최초로 교도소아버지학교를 개설하여 교정선교에 뛰어든 사실이다. 교도소아버지학교는 기존의 다른 개신교 교정선
교기관이나 기독교 종교위원과는 다른 독특하고 체계화된 교정선교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참여한 수용자나 교정기관
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그 이후 지금까지 모든 교정기관을 순회하면서 교정선교를 하고 있다.24 물론 그 기저에는 

두란노 아버지 운동본부의 선교 등 다양한 이익이 전제되어 있음은 물론이다.2010년에는 기독교교도소인 소망교도소
가 개설된 바 소망교도소는 일반교도소와 달리 재범율 5%이하라는 놀라운 교화실적을 보여 성공적인 민영교도소로 

자리잡았다. 그 원인은 일반교도소와 전혀 다른 독특한 종교교육프로그램(아가페 영성프로그램)으로 수형자를 교화한 

것과 인본적인 교도소 운영에 있다.그러나 비판적으로 보면 일반교도소와 달리 모범수위주로만 대상으로 한데다가 국
가의 지원을 받는 민영교도소가 특정 종교의 가치를 과잉교육시키고 타 종교프로그램을 배제하는 것은 무교나 타 종
교를 믿는 수형자에게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이후 일반교도소에서 현재까지의 종교교화는 그동안 종교교
화에서 소외되어 왔던 원불교가 조금씩 참여하고 있지만 여전히 3대 종교 위주로 되어 있으며 개신교가 가장 활발한 

종교교화를 하고 있다. 개신교의 교정선교는 숨은 목적은 선교의 성격이 강하지만 한국 교정에서 수용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교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해 온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Ⅲ. 수용자에 대한 종교교화의 내용

1. 수형자의 종파

1955년 이후 교정시설에 수감된 이후의 수용자의 종파는 다음 표들과 같다.25

위의 통계에서 1공화국 때는 기독교 수용자 비율이 20%대로 가장 높은 비율이고 그 다음으로 높은 비율인 불교 수용
자의 비율보다 7배 정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1공화국 때 형목이라는 기독교적 종교형주의의 영향에 있다. 그러
다가 1961년에 기독교 수용자 비율이 11%대로 대폭 감소하고 1962년에는 불교 수용자 비율과 같고 천주교 수용자 비
율이 12.97%로 가장 높았다. 이는 형목제도의 폐지와 더불어 종파교회가 실시되어 천주교와 불교의 종교교화활동이 

대폭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1980년에는 기독교 수용자 비율이 37%로 1970년대에 비해 대폭 증가한 바 이는 1970년대
부터 기독교 교정선교단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특히 1980년에 최대의 교정선교기관으로 전국 지회까지 둔 기독교
세진회의 활동에 기인한다. 1980년부터 기독교 수용자 비율이 3%대이고 불교는 20%대, 천주교는 10%대의 비율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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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수형자의 종파별 현황(1955~1997)

연도
구분 

수행자(명)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타 무종교
1955 14,809

(100%)
3,480

(23.5%)
474

(3.2%)
237

(1.6%)
326

(2.2%)
10,292
(69.5%)

1957 13,358
(100%)

2,681
(20.07%)

431
(3.23%)

285
(2.13%)

92
(0.69%)

9,869
(73.88%)

1961 19,229
(100%)

2,200
(11.44%)

1,094
(5.69%)

935
(4.86%)

917
(4.77%)

14,083
(73.24%)

1962 20,064
(100%)

2,602
(8.43%)

1,691
(8.43%)

1,214
(12.97%)

540
(2.69%)

14,017
(69.86%)

1963 18,398
(100%)

3,201
(17.4%)

1,840
(10%)

1,913
(10.4%)

221
(1.2%)

11,223
(61%)

1966 20,969
(100%)

3,229
(15.40%)

1,919
(9.15%)

1,612
(7.69%)

707
(3.37%)

13,502
(64.39%)

1967 21,840
(100%)

2,970
(13.6%)

1,856
(8.5%)

1,573
(7.2%)

677
(3.1%)

14,764
(67.6%)

1969 20,363
(100%)

3,786
(18.59%)

2,319
(11.39%)

2,368
(11.63%)

507
(2.49%)

11,383
(55.90%)

1971 22,307
(100%)

3,324
(14.9%)

2,142
(9.6%)

1,985
(8.9%)

736
(3.3%)

14,120
(63.3%)

1978 29,378
(100%)

8,573
(29%)

8,487
(29%)

5,004
(18%)

810
(3%)

6,101
(21%)

1980 27,256
(100%)

10,139
(37.2%)

6,978
(25.6%)

4,879
(17.9%)

382
(1.4%)

4,878
(17.9%)

1993 33,006
(100%)

12,203
(36.9%)

7,645
(23.2%)

5,505
(16.6%)

827
(2.6%)

6,826
(20.7%)

1994 33,534
(100%)

12,650
(37.7%)

8,095
(24.1%)

5,695
(16.9%)

795
(2.4%)

6,299
(18.9%)

1995 33,304
(100%)

12,856
(38.6%)

8,033
(24.1%)

5,460
(16.4%)

954
(2.9%)

6,001
(18.0%)

1996 33,109
(100%)

13,481
(40.7%)

8,769
(26.5%)

5,931
(17.9%)

981
(3.0%)

3,947
(11.9%)

1997 34,674
(100%)

13,569
(39.1%)

9,232
(26.6%)

6,477
(18.7%)

1,364
(3.9%)

4,063
(11.7%)

출처: 법무부 『대한민국 교정사 1권』, 서울: 교정본부, 2018, 595쪽.
출처: 법무부 『대한민국 교정사 2권』, 서울: 교정본부, 2018, 713쪽.
출처: 법무부 『대한민국 교정사 3권』, 서울: 교정본부, 2018, 474쪽.

형화되어 오늘날까지 이런 경향은 계속되고 있다. 위의 통계에서 1955년부터 1971년까지는 무종교 수용자 비율이 60%

대였으나 1978년부터 21%대로 대폭 감소한 것이 특징인바 이는 모든 교정기관들이 종교단체의 수용자 교화를 적극 지
원하고 교정시설 내에서 신앙활동을 보장한데 따른 것이다.26



천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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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이후 2018도 사이의 수감이후 수형자의 종교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2012년의 수형자 종교비율에서 특징은 기성종교 외에 여호와 증인과 원불교가 1.96%와 0.45%로 법무부 교정통계에 

표시된 점이다. 그전에는 �기타종교�에 포함되어 표시되지 않았다. 여호와 증인 비율이 3대 종교 외에 높은 이유는 집총
거부에 따른 수감의 증가로 보이며 최근에는 집총거부로 인한 수용이 거의 없으므로 여호와 증인 수용자비율은 거의 

미미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대신 원불교 수용자의 비율이 �기타종교�에서는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27

2. 종교교정위원

종교교정위원은 1963년의 독지방문위원제도를 1983년에 교정위원제도로 바꾸고 교화위원과 종교위원으로 세분화
한데 따른 것이다.28 1984년 이후 종교위원의 종파별 통계는 다음과 같다.

1984년에 기독교 종교위원이 가장 많은 바 이는 기독교는 개교회 외에도 세진회 등의 교정선교기관이 가장 많이 참
여한데 따른 것으로 이 경향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29

종교위원 세부적 현황을 보면 1988년부터 1992년까지 기독교와 불교는 목사와 승려 등 성직자의 비율이 높은데 비
해 천주교는 신도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2004년~2018년도 수형자 종교비율
총계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여호와 증인 기타 무종교

36,153
(2004.12.31.)

13,609
(37.7%)

9,069
(25.1%)

6,505(18.0%) - - 2,037
(5.6%)

4,933
(13.6%)

36,376
(2012.9.30.)

13,091
(35.99%)

8,208
(22.56%)

4,329
(11.9%)

162
(10.45%)

713
(1.96%)

427
(1.17%)

9,446
(25.97%)

43,492
(2018.12.3.)

16,348
(37.6%)

10,367
(23.8%)

6,173
(14.2%)

- - 1,632
(3.8%)

8,972
(20.6%)

출처: 법무부 교정통계, 윤종우, 「교정시설 내 종교위원 도입」, 한국교정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2020, 28쪽. 

<표 4> 종교위원 세부현황(1988-1992)                                                                                                                  (단위 : 명)
구분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타연도 인원 소계 목사 전도사 신도 소계 승려 법사 신도 소계 신부 수녀 신도
1988 1,475 688 508 72 108 447 324 74 49 335 41 78 216 5
1989 1,475 688 508 72 108 447 324 74 49 335 41 78 216 5
1990 1,446 683 610 70 103 434 315 69 50 324 36 85 203 5
1991 1,464 712 532 48 132 477 340 52 85 273 75 31 167 2
1992 1,422 699 514 52 133 464 341 53 70 255 63 32 160 4

출처: 법무부, 『대한민국 교정사 1권』, 서울: 교정본부, 2018, 325쪽.

<표 3> 종교위원 위촉 현황(1984-1987)                                                                                                                  (단위 : 명)
연도 인원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타
1984 1,531 697 373 440 21
1985 1,575 708 467 378 22
1986 1,577 711 467 377 22
1987 1,601 728 477 376 20

출처: 법무부, 『대한민국 교정사 1권』, 서울: 교정본부, 2018, 1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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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의 통계를 보면 2000년대에 비해 기독교 종교위원이 조금 감소하였고 불교와 천주교의 종교인원은 2000

년대와 거의 일정한 참여인원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3종교 모두 성직자의 비율보다 일반신도의 비율
이 1990년대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천주교의 경우는 그 경향이 더 심해 2020년의 경우 천주교 종교위원에서 신
도 비율이 성직자 비율보다 10배 이상 높다. 특히 원불교 종교위원이 35명으로 나타난바 이는 1997년 4명(0.2%)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종파별 인원이라는 양적 측면보다 실제 종교교화에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질적 측면에서는 기독교 종교위원
의 참여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3. 종교교화활동

종교교정위원의 종교교화활동은 크게 교리지도 등의 종교교육과 수용생활지원 등의 종교복지활동과 자매결연 등의 

관계강화활동 등이 있다 세분하면 교정위원운영지침 제9조에 의해 수용자 상담, 결연활동 및 인성교육, 신앙지도 및 종
교활동지원, 불우수용자와 그 가족지원활동, 사회정착지원, 교육, 교화프로그램 진행 등이 있다.30

1984년부터 1987년까지의 종교위원 활동에는 교리지도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수용생활지원, 교화도서기증, 신앙상
담, 자매결연, 출소자 신앙지도 순서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순수한 종교교육은 교리지도, 신앙상담(지도)이며 나머지는 

복지적 활동인 긍휼선교로 이는 일반교화위원의 활동과 겹친다. 자매결연과 출소자 신앙지도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은 

종교위원들이 신상노출 등 여러 심리적 부담이 큰 것으로 이해된다. 교리지도를 보면 1984년 274,631명에게 지도를 했
으나 해가 갈수록 증가하여 1987년에는 484,921명으로 대폭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수용생활지원의 증가와 같은 

맥락을 가진바 종교위원이 시작된 1984년에는 교리지도와 무관한 수용생활지원은 48,762명이었으나 해마다 증가하여 

1987년에는 2배 이상으로 된 것에서 알 수 있다.31 1980년대 종교교화활동의 특징은 출소자 신앙지도가 들어간 점이다. 

이는 시설 내 종교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출소 후 신앙의 지속성을 위한 것인데 종교위원의 심리적, 경제적 비용 등 여
러 문제로 실적이 저조하여 1988년 이후의 통계에서는 항목이 삭제되었다.

<표 5> 2020년 종교분야 종교위원 종교별 통계(2020.2.29.기준)

총계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소계 목사 전도사 신도 소계 승려 법사 신도 소계 신부 수사(녀) 신도
1864 874

(46.9%)
642 60 172 614

(33%)
370 100 144 341

(18.3%)
22 8 311 35

(1.9%)

출처: 법무부 내부자료, 2020

<표 6> 종교위원 주요 활동실적

구분
연도

1984 1985 1986 1987
교리지도(명) 274,631 306,462 378,770 484,921
신앙상담(명) 17,625 14,225 16,988 22,097
자매결연(명) 4,877 5,908 5,363 5,434
수용생활지원(명) 48,762 66,037 117,563 108,523
출소자신앙지도(명) 1,912 1,442 2,494 2,654
교화도서기증(권) 30,722 24,055 44,497 38,312
출처: 법무부 『대한민국 교정사 2권』 ,서울: 교정본부, 2018, 1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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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상담은 2000년 이후 대폭 감소한 바 이는 1990년대 후반부터 다양한 상담전문가들이 민간자원봉사자로 활동하
는데다가 교리지도의 다양화와 총집교회와 집단상담의 활성화 등의 여러 요인으로 신앙상담 수요가 감소한 것으로 추
정된다. 수용생활지원이 1998년에 8,120건으로 그 전에 비해 많이 감소한 바 이는 1997년의 외환위기 탓에 의한 경제여
파로 이해된다.

2008년과 2009년의 종교위원활동에는 교화강연과 특별활동지도와 인성교육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과거에도 종
교위원에 의한 인성교육과 교화강연이 있어 왔지만 공식적으로 세부항목으로 넣은 것은 처음이다. 특히 인성교육은 

2008년 12월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예규 제816호)이 제정된 이후에 수용자에 대한 인성교육이 확대되고 강화
됨에 따라 종교위원들이 인성교육에 과거보다 많이 참여한 것에 기인한다. 그런데 2008년에 종교위원에 인성교육이 

1,387건이던 것이 2009년에 330건으로 대폭 축소된 것은 수용자 인성교육시장에 인성교육 관련 단체들이 2009년에 대
거 참여한 이유에 기인한다. 교화강연도 마찬가지 현상으로 이해된다.

<표 7> 종교위원 주요 활동실적

구분
연도

1984 1985 1986 1987
교리지도(명) 274,631 306,462 378,770 484,921
신앙상담(명) 17,625 14,225 16,988 22,097
자매결연(명) 4,877 5,908 5,363 5,434
수용생활지원(명) 48,762 66,037 117,563 108,523
출소자신앙지도(명) 1,912 1,442 2,494 2,654
교화도서기증(권) 30,722 24,055 44,497 38,312
출처: 법무부, 『대한민국 교정사 2권』 서울: 교정본부, 2018, 649쪽.

<표 8> 종교위원 교화활동 실적                                                                                                                               (단위 : 명)

구분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계 106,092 122,150 109,862 116,965 114,731
교리지도 66,646 72,568 72,452 75,406 72,907
신앙상담 24,215 26,745 12,374 11,962 11,134
자매결연 2,808 2,327 1,644 2,076 2,502
수용생활지원 8,120 14,846 18,207 24,116 24,994
교화도서기증(권) 4,303 5,664 5,185 3,405 3,194
출처: 법무부, 『대한민국 교정사 3권』 서울: 교정본부, 2018, 324쪽.

<표 9> 2014년과 2018년의 종교위원 활동실적

연도
구분

교리지도 자매결연 수용생활지원 교화도서기증
2018년 37,085 11,641 28,224 3,809
2014년 39,657 3,913 23,767 340

출처: 윤종우, 「교정시설 내 상주 종교위원 도입고찰」, 한국교정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2020.4.25.,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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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의 종교위원활동에는 과거처럼 교리지도가 가장 많은 37,085건이지만 이는 종교위원이 시작된 1984년의 

274,631건에 비해 약 7.4분의1로 줄어들었다. 이는 1984년의 수용자인원에 비해 2018년은 대폭 증가하였고 종교위원도 

증가 ? 수용생활지원은 1984년의 48,762명에서 2018년에는 28,224로 약 1.7배 감소하였다. 그런데 1984년 교리지도와 

수용생활지원의 비율이 약 5.6:1의 비율이었으며 2018년에는 그 비율이 약 1.3:1로 변화되어 상대적으로 종교교육의 비
중은 크게 줄어들고 수용생활지원의 비중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종교위원활동에서 수용생활지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된 것은 떡신자의 수요가 갈수록 증대된데 따른 것이다.32 특히 교정공공재의 생산자 잉여의 대부분은 

교정엘리트에게 전가(轉嫁)되어 교정엘리트들도 종교교화의 수혜자였다.33

Ⅳ. 종교교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1) 이념적 측면
종교교화의 이념은 종교적 교육형주의이다. 교도관 등에 의한 일반교화의 이념은 범죄인을 교정, 개선하여 사회복

귀시킨다는 특별예방이념이지만 종교적 교육형주의는 종파별 종교이념에 주로 근거하여 범죄인을 재사회화시킨다는 

것으로 교육형주의(敎育型主義)의 수단으로 종교교육 등의 종교적 측면을 중시한다. 그러나 종교적 교육형주의 이념
도 궁극적 목적은 재사회화인데 문제는 종교교화에서는 종교교리 등 종파별 종교이념을 우선시하여 재사회화이념이 

경시되는 측면이 있어 왔다. 미군정시대와 제1공화국 때의 교정시설에서 기독교적 종교교육형주의가 지배했을 때는 

물론이고 다종교교화를 제도화한 독지방문위원제와 종교위원제에서도 세련된 방법으로 종교이념이 우선되었다.34 특
히 일부 종파의 종교위원과 교단은 이런 경향이 심했고 지금도 여전하다. 따라서 교정이념보다 종교이념을 강조하다보
니 교육형주의의 세부이념인 처우의 과학화, 자율성, 존엄성, 교정인권, 건전한 사회복귀라는 재사회화이념 등이 잘 구
현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종교이념을 교정이념으로 잘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다. 처우의 과학화의 실천이념인 교정복지
이념도 거의 실천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총집교회(敎誨) 등 양적 종교교화에 치중하다보니 종교교화의 개별화이념이 실천되지 못하거나 미약하다. 또
한 접근성에 있어 낮은 심리적 비용과 편의성 및 종교교화의 한계생산성이 높고 종교교화의 양적 계량화에 유리한 일
반수용자를 주로 대상으로 하다 보니 환자수용자, 노인수용자, 중구금수용자, 문제수용자, 장애인수용자 등은 상대적
으로 종교교화의 대상에서 소외되어 종교교화에서 사회적 형평이념의 실천이 약하다. 그 집단에서 가장 소외된 자에
게 먼저 관심을 보이고 구원을 해라는 종파별 종교이념에도 맞지 않는 바 종교교화의 한계이다.35 또한 범죄인 개인에 

대한 종교교화에 치중하다보니 피해자와의 화해와 용서모형을 통한 종교적 회복적 사법이념의 실천되지 않고 있다. 인
적, 물적, 법적 자원이 약하다보니 종교교화에서 거버넌스이념과 치료적 사법이념은 거의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36

2) 주체 측면
종교교화의 주체에는 종교교정위원과 교도관 및 자원봉사자인 준종교위원과 종교교화기관,소년원의 종교위원과 보

호위원, 일반교화위원,교육위원,취업위원,수용자의 가족,수용자 신도 등이 있지만 핵심은 (준)종교교정위원이다. (준)

종교위원 등의 문제점으로는 구성 측면, 질적 측면, 행태 측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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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측면에서는 연령과 성별의 과다대표성이 심각하다. 종교위원의 고령화는 모든 종파에서 공통적 현상으로 또한 

상대적으로 천주교와 원불교는 여성이 (준)종교위원으로 많이 참여하는 성별의 과다대표성이 문제가 있다. 질적 측면
에서는 (준)종교위원들이 신앙적 열정과 종교적 전문성은 가지고 있지만 교정상담, 교정복지 등 종교교정사회사업의 

기본적 전문성이 부족하다보니 종교교화의 과학적 개별화가 되지 않아 종교교화의 효과성이 낮게 되고 그 결과 일반
교화위원과의 차별성이 없어 정체성의 문제가 있어 왔다.37

질적 측면에서는 일부 (준)종교위원에는 완장형, 명함형, 양적 지향형들이 있어 종교교화의 형식성이 있다는 점이
다.38 또한 일부 종파의 일부 (준)종교위원은 수용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종교교화와 물질적 지원을 하면서 특정종
교의 신봉을 무리하게 강요하는 공격적 종교교화가 있다.39

그리고 지속성의 문제가 있다. 처음에는 신앙적 열정으로 종교교화에 참여하지만 나중에는 열정이 줄어들거나 그만
두는 경우도 많은바 이의 구조적 원인은 종교교화의 지속성과 헌신성을 담보할 과학적 동기부여가 체계화되지 않는데 

있다. 해당 종교를 신봉하는 교도관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수용자에 대
한 종교상담을 할 수 있고 실무상 종교집회나 종교의식, 교리교육 등의 종교교화에서도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40 문제
는 해당 종교의 교도관은 전문 종교인보다 종교교리의 전수 등에서 전문성과 체계성이 낮은데다가 종교성보다 보안성
을 더 중시해야 하는 교정관료제의 속성에 따른 한계가 있다.

3) 행정적 측면
행정적 측면은 교정위원 운영지침에 규정된 자치조직인 교정협의회(개별 교정기관 소속 교정위원), 교정연합회(지

방교정청별 산하기관 소속 교정위원 대표), 교정위원중앙협의회의 산하에 있는 종교위원분과위원회의 문제점으로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의 3대 종파로만 구성되어 원불교 등 소수 종파는 거의 소외되어 소수 종파는 교정시설에서 입법
적, 행정적 종교교화 동력의 추진에 한계가 있다. 이는 결국 3대 기성종교에 의한 과점적(寡占的) 종교교화로 소수 종
파의 수용자에 대한 종교적 교화의 제도화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헌법정신과 형 집행법의 평등조항을 위배하고 있다.41

또한 교정협의회와 종파별 종교위원분과위원회에서 하는 종교교화사업의 계획과 집행 및 평가에서 합리적이고 과
학화된 종교교화행정이 잘 되지 않고 있다.42 특히 종파별 종교교화협조가 잘 되지 않는데 이를 조정해야 할 교정협의
회도 이에는 소극적이다. 또한 지역별 교정협의회와 산하 종파별 종교위원회 운영의 비민주성과 교정협의회 사무실 

운영의 문제가 있다.43

또한 종교위원회를 관장하는 교정협의회는 교정당국에 종교교화의 정책에 관한 자문권이 협의회에 명시되어 있음
에도 교정협의회와 종파별 종교위원회는 교정관료레짐의 하부기구가 아님에도 사실상 교정관료레짐에 종속되는 지
위에 있어 법무부나 교정본부에 비판적이고 쇄신적인 종교교화에 대한 건의나 자문은 거의 하지 못하고 교정레짐에 부
합되는 정책만 해 오고 있다.44 종교상담 등 종교교육의 실시에 지나친 번문욕례(red-tape) 등 보안지향적인 관료적 절차
로 실질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45

또한 종교상담자의 지정도 종교와 무관한 일반교도관이 하도록 되어 있어 수용자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종교위원이 

선정될 수 없다. 교도소의 해당 종교위원회에서 종교위원의 경력, 강점 등 특성을 잘 알기 때문이다. 또한 종교상담은 

반드시 수용자 자발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에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해 수
용자에게 종교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장은 해당 종교를 신봉하는 교도관이나 교정참여인사로 하여금 상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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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교교화활동 측면
종교교화활동은 교리지도와 종교상담 같은 종교교육과 인성교육 및 수용생활을 지원하는 복지적 활동과 자매결연 

등의 사회적 자본정책의 강화로 되어 있는데 갈수록 종교교육영역이 축소되고 있다.47 종교교육에서도 종교교육의 개별
화가 되지 않고 질적 측면보다는 횟수나 대상자 수 등의 양적 측면에 치우치는 문제점이 있다. 가령 모든 종교교화에서 

교리지도는 수용자의 개별성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종교교육의 효과성은 물론 재사회화라는 교정의 이념을 실질적으
로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다.48 종교교육의 개별성에 기여할 수 있는 신앙상담도 일반적인 신앙적 측면만 강조하다 보니 

수용자의 개별적 특성과 정확한 전문 상담기법이 부족하다. 신앙상담도 상담원리의 과학성에 기초해야하기 때문이다.

자매결연도 교정실무에서는 종교상담의 하나로 되어 있음에도 종교위원들이 행하는 자매결연은 종교적 성격은 거
의 없고 영치금 등 수용생활지원의 성격이 강해 교화위원과 교육위원 등 다른 교정위원이 행하는 자매결연과의 차이
점이 없어 종교적 정체성이 약한 편이다. 또한 수용생활지원에서도 종파별 격차가 심한 현상도 나타난다.49

종교교화의 하나인 교화도서기증도 교화위원 등 다른 교정위원들이 행하는 교화도서기증과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순수한 해당 종교와 관련되는 도서의 기증이 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있으며 양적 접근에 치우치고 있다. 

또한 수용자들의 지식의 정도를 고려하고 종교적 접근성의 제고를 위하여 종교도서도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종교도서
와 차별화하여 보다 쉽고 흥미를 유도하도록 하는 종교도서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한데도 그렇지 못하고 있다.

수용생활지원도 마찬가지로 종교적 맥락이 없고 단순한 물적 지원의 성격에 치우쳐 교화위원 등 다른 교정위원이 행
하는 수용생활지원과의 차이점이 없다. 종교위원이 행하는 인성교육은 종교적 교리를 근거로 행해지는데 문제는 그
러한 인성교육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규정한 �건전한 사회로의 복귀�라는 교정의 이념
의 실질적이고 충분한 구현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형 집행법에서 목적으로 규정한 �건전한 사회로의 복귀�
는 민주주의사회를 의미하고 이는 민주적 시민에 필요한 인성과 품성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수용자에 대한 종교교육
과 인성교육은 모두 협동, 존중, 배려, 준법 등의 화합지향적 내용만 강조하고 민주시민에 필수적인 다양성, 비판정신, 

주체성, 인권 등의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있어 수용자의 �국민화�만 촉진하고 민주사회에 필수적인 �시민화�를 저해
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종교위원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의 부족, 종교적 보수성, 관행, 교정관료레짐에 대한 영합 

등의 여러 이유가 있다.

2. 개선방안

이념적 측면에서는 수용자에 대한 종교교화가 순수한 종교교육이 아니라 종교교육을 통한 교화라는 종교교육형주
의(宗敎敎育型主義)라는 이념의 실천이 목적이다. 종교이념과 교정이념의 접목과 균형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교단헌법, 

교정위원운영지침 등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종교위원에 대한 교육에서도 종교이념을 통한 재사회화의 이념이 될 

수 있는 종교교화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또한 종교교화의 개별화, 사회적 형평이념, 회복적 사법이념, 치료적 사법이
념, 종교교화의 인권화이념 등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실천적 방안이 교단차원과 교도소차원에서 구비되어야 하고 

종교교화의 상품화와 양적 접근을 중시하는 관료화와 형식화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필요하다.

가령 종교교화의 횟수와 시간 등 계량적 요소로만 중시하는 관료화와 형식화에서 탈피하여 종교교화의 실질적 내용
과 효과에 대한 외부평가가 법령으로 제도화되고 이것이 종교교화행정에 피드백되는 방안이 필요하다.

주체측면에서는 그동안 많은 비판을 받아왔던 종교위원의 연령 등의 과대대표성과 종교성 외의 교화에 필요한 전문
성의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종교위원 위촉의 혁신이 필요하다. 현재 종교위원 위촉절차가 

너무 폐쇄적이고 관료화되어 있어 전문성과 헌신성을 갖춘 종교위원을 진입시키는데 한계가 있다.50 따라서 비공개적
이고 관료화된 종교위원 위촉절차를 폐지하고 법무부 홈페이지와 종단(교단)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종교위원의 적극
적이고 민주적 모집절차로 바뀌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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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다양한 연령대와 합리적인 성별의 비율이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 또한 비종교인도 종교위원이 

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동시에 종교위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과학적 동기부여방안이 교단(종단)과 법무부
에서 제도적으로 확립되어야 하고 우수한 종교위원은 교정직 공무원으로 특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종교위원의 종교교
화활동에 대해 수용자들이 합리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평가가 낮은 종교위원은 재위촉하지 않는 고객지향적 

제도가 필요하다. 현재 행하는 교정직 공무원 채용직렬에 �종교�분야를 추가하여 종교관련학을 전공한 자들을 전임공
무원으로 임용하여 종교업무를 맡기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는 군종제도를 참조하여 원불교를 포함
한 4대 종교와 관련된 학과의 졸업예정자 이상을 대상으로 교목(矯牧) 등으로 임용하는 교종(矯宗)제도를 입법화할 필
요가 있다.51 또한 종교업무 외에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귀과에서 종교교화업무를 분리하고 이를 위해 교정본
부에 종무과를 설치하고 교도소에도 종무과(종무계)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행정적 측면에서는 교정위원회와 종교위원회의 종교교화행정의 과학화와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혁신이 

필요하다. 종교교화행정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비민주적이고 경로의존화된 점증주의적이고 온정주의적인 행정관행을 

최소화시키고 경로혁신적 행정이 필요하다. 종교교화의 목적 설정과 정책 및 기획작성과 조직화 및 종교위원들에 대
한 동기부여와 종교교화활동에 대한 내부 및 외부평가 및 통제에서 최소한의 합리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
요하다. 또한 교정위원협의회와 종교위원협의회는 교정본부 및 교도소에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협조관계를 맺으면서
도 건전한 비판적 기능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종교교단들 차원에서 모든 종파들이 교정선교(포교)

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행정기구도 체계화해야 하며 교단의 헌법에 교정선교(포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어야 한다.52

종교교화활동측면에서도 교리지도 등의 종교교육을 최우선적으로 하되 좀 더 흥미를 유발하고 지속시킬 수 있도록 

컨텐츠를 개발하되 종교교육이 책임, 준법과 화합 및 비판성과 다양성의 함양이라는 균형된 교정의 재사회화의 이념으
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종교상담과 교정선교에서 전문적이고 과학적 기법이 수반되는 종교교화가 되어
야 하며 수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격적 선교(포교)는 지양되어야 한다. 동시에 종교교화의 개별화를 위해 과학적 사례
관리가 되도록 하고 사후관리와 연계지도도 제도화되어야 한다.

Ⅴ. 결어
지금까지 교정시설에서의 종교교화의 역사와 성격을 살펴보았고 수용자와 종교위원의 종파별 구성과 종교위원의 

종교교화활동을 시대에 따라 살펴보았다. 그리고 종교교화의 개선방안에 대해 선행연구를 살펴 본 뒤에 본 논문에서는 

이념적 측면, 주체적 측면, 행정적 측면, 종교교화활동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운론하였다. 결론적으로 종교교화의 개선
을 위해서는 종교위원의 전문성의 제고나 물적, 인적 자원의 확보와 종교교화컨텐츠의 개발 등과 같은 미시적 측면만 

아니라 근본적인 방안으로는 거시적 차원에서 교정독점관료레짐의 경로혁신적 개혁이 필요하다. 그것은 정책엘리트
는 물론이고 언론과 거의 모든 국민들은 왜 교도소는 군대가 아님에도 철저한 상명하복적이고 폐쇄된 수직적 계급제
로 구성되고 다양한 고도의 전문성과 원숙함이 필수적인 교화업무에 국어, 영어, 국사 등의 일반지식으로만 무장된 교
정관료들만이 일제 강점기부터 지금까지 교정업무를 독점하는 교정관료독점레짐으로 구성되는지에 의문을 가지고 있
지 않고 당연시 하여 왔다. 현재의 밀행주의적이고 철저한 보안지상적인 군대식의 교정독점관료체제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인을 탄압하기 위해 경찰기관의 하나로 만든 감옥제에서 유래한다.

그 뒤 민주정권을 지나면서 항상 시대추세에 잘 적응해 온 교정관료체제는 합리적이고 민주적 외양을 갖추고 교육형
주의를 이념으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교정에는 일제 강점기와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깊이 형성되어 온 수직적이고 

폐쇄된 통제이데올르기가 깊이 배태되어 있고 그 표상들인 수직적 계급제, 밀행주의, 보안최고주의, 폐쇄적 충원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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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독점적 이익의 추구 등 독재정권시대의 잔재는 여전히 사회보안을 구실로 부드럽고 세련되게 작용하고 있다. 이제
는 교정을 실질적으로 민주화시키고 개방화시켜 교정관료독점레짐과 그 근본속성을 타파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방안
이다. 종교인 등 외부 민간인에게도 교도소장 등 교정엘리트로 충원되게 하는 개방형 임용구조와 교정공무원제도의 완
전 개혁과 조직의 근본 개혁 등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기득권층이 보안을 구실로 온갖 상징조작을 통해 저항할 것이
다. 따라서 인권단체, 학계와 기독교 등을 비롯한 모든 종파의 지도자들과 교단 및 종교교정위원협의회 등은 단합하여 

교정시설 내에서의 실질적인 선교(포교)의 자유의 보장과 종교교화의 전문성 구축 및 수용자들의 실질적인 종교의 자
유의 보장을 위해 지나치게 보안지향적인 종교 관련 법령의 개정의 개폐 및 관료이익에 부합하는 관료독점레짐의 개혁
을 건의해야 한다. 그런 맥락으로 모든 교정시설에 종무과(宗務課)의 설치와 종교담당자는 일반교도관이 아닌 해당 종
교의 전문성과 헌신성을 가진 해당 종교학과 출신의 종교인이 담당하도록 제도화하는 교종(矯宗)제도의 설치를 위한 

입법운동과 사회운동을 펼쳐나가야 하고 그것은 합리적인 종교인의 시대적 책무이다.

요약
범죄인에 대한 교육형주의(敎育型主義)의 수단인 종교교육은 교화에서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구한말에 이승만에 의한 기독교 종교교화가 종교교화의 시초였다. 그 뒤 일제 강점기의 제국주의적 종
교교육형주의와 권위주의 정권하의 정치적 종교교육형주의를 거쳐 오늘날은 정치성은 완화되었으나 보수적이고 관
료화된 종교교육형주의가 부드럽고 세련되게 지배하고 있다. 우리나라 종교교화의 개선방안을 운론하기에 앞서서 먼
저 역사적으로 수용자의 종파별 구성의 변천의 내용과 의미와 종교교화의 주체인 종교교정위원의 역사적 변천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 종교교화활동에서 교리지도 등의 종교교육의 비중이 낮아지고 자선적 활동이 증가되는 현상을 운론
하였다. 그동안 수용자교화에서 종교교화는 큰 역할을 해 왔고 특히 기독교는 막강한 자본력과 강한 신앙적 열정으로 

수용자 교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종교교화는 이념, 주체, 활동, 행정적 측면에서 종교
교화의 정치성, 상품화, 권력화, 비민주성과 계층적 선택성, 유사관료화, 수용자의 �시민화�보다 �국민화�에 치중하는 

보수화, 온정주의. 폐쇄성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노정되어 왔다. 따라서 선행연구들과 달리 종교교화의 개선방안을 미
시적 측면과 거시적 측면으로 나누어 독창적으로 거론하였다.

주제어
교도소, 수용자, 종교교화, 종교위원, 교육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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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소수종교에도 교도소 종교집회 허가」 (뉴스엔조이, 2003.7.1.).

23	 정부는 2004년 4월 전주교도소 등 29개 기관을 대상으로 미결수용자 종교집회 등을 허용하고 나머지 기관에서는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법무부, 『대한민국 교정사 2권』 서울: 교정본부, 2018, 162쪽.

24	 그러나 비판적으로 보면 교정선교의 상품화가능성을 보고 교정선교시장에 뛰어 들은 세속적 성격도 강하다.

25	 수용자는 수형자의 미결수를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종교교화의 대상은 수형자이지만 실제로는 미결수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통계표에 나온 “수형자”와 달리 여기에서는 수용자로 표기한다.

26	 법무부, 『대한민국 교정사 1권』 서울: 교정본부, 2018, 703쪽.

27	 서울구치소의 원불교 남사법회에는 100여명이 참여했다. 「무처선방」 (원불교신문, 무처선방, 2018.10.2.) 
2015년 4월 21일 진주교도소의 대각개교절 법회에 재소자 교도 70명이 참여했다. 「진주교당」 (원불교신문, 
진주교당 교정교화21년, 2015.5.1.) 교정본부의 공식적인 통계표와 달리 실제로 전국 교도소에서 원불교를 
신봉하고 법회에 참여하는 수용자 교도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통계에서 원불교 재소자가 적게 나오는 
이유는 공식통계에서는 입교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 같고 기독교 교도관이 가장 많은 현실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침묵의 나선이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8	 여기의 종교교정위원은 광의의 개념을 교정위원운영지침 제2조에 의해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아 참여하는 
종교교정위원과 교도소장 등의 승인을 받아 참여하는 준종교교정위원을 포함한다. 종교교정위원의 자격에 대해 
교정위원운영지침 제4조에서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우리나라 국민정서에 반하지 않는 종교단체에 소속된 자로 
신앙지도에 헌신할 자질과 능력으로 규정해 반드시 종교인에 한정하여 비종교인은 종교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9	 1982년에 종교교화에 참여한 종파는 기독교가 100, 천주교가 21, 불교가 18로 나타났다(정갑섭, 「수형자 
교정교육연구」,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1983, 90쪽.

30	 교정위원의 종류에는 교정위원운영지침 제4조에 의해 종교위원, 교화위원, 교육위원, 의료위원, 취업위원이 
있는데 종교위원은 종교활동, 인성교육, 상담, 교화프로그램, 자매결연 등을 주로 하는바 종교활동을 제외하고는 
교호위원의 역할과 중복되고 있다.

31	 단순한 교리지도보다는 간식 등 물적 지원과 관계적 지원 등의 수용생활지원이 추가되면 교리지도를 받으려는 
수용자가 늘게 마련이다.

32	 입교하지는 않고 통담, 물적 지원에 대한 기대 등의 비종교적 이유로 종교집회나 개인상담 등에 참여하는 
떡신자의 증대는 수용자의 이해관계와 교정관료의 이익과 종교인의 이익이 일치한 결과이며 떡신자의 증대는 
교정선교(포교)대상자의 양적 증대를 의미하고 교도소 측과 교단 측 모두 증가된 종교교화의 수치는 법무부와 교단 
모두의 객관적 실적으로 치장되기 때문이다.

33	 종교교화로 교정사고가 감소되는 것은 계량적인 성과로 나오고 이는 사실상 종교인에 의한 교화활동임에도 교정의 
성과물은 교도소의 실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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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1962년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결성된 재소자교화위원회가 그 시발점이 되어 1970년에 독지방문위원제를 
창설했고(법무부, 『대한민국 교정사 1권』 서울: 교정본부, 2018, 571쪽) 1983년 독지방문위원을 교화위원과 
종교위원으로 구분하였다(법무부, 『대한민국 교정사 2권』 서울: 교정본부, 2018, 176쪽).

35	 물론 교정시설에서의 제한된 종교교화의 시간과 종교교화자원의 한계 등에도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 원인은 
종교교화의 상품성을 사실상 중시하기 때문이다.

36	 치료적 사법이념은 형사정책의 이념으로 법원이 범죄인의 갱생을 원조하기 위해 그와 그의 환경 및 가족 등 모든 
생태계에 직접 개입하여 그들의 욕구와 문제점을 파악해 관련 자원들을 동원해 적극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37	 가령 성직자가 수용자와 상담을 할 때 그가 특이한 행동이나 심리적 방어기제를 보이면 이상(異常)심리학과 
적응심리론에 대한 기본적 지식이 있어야 과학적 귀인(attribution)과 심리적 개입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안되니 
“같이 기도합시다.”라는 식으로 끌고 가는 경우가 많다.

38	 완장형이란 교정위원들이 교정위원이란 사회적 상징을 통해 다양한 권력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명함형이란 교정위원이란 명함을 개인적 이익이나 사회활동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양적 지향형이란 
종교교화의 질보다는 상담횟수, 교리지도횟수 등 외형적 실적을 중시하는 형을 말한다.

39	 심지어 타종교의 수용자임을 알면서도 개종시키는 것을 성직자의 사명으로 알고 자신들의 종교를 끈질기게 
강요하는 (준)종교위원도 일부 있어 이는 오히려 종교교화에 대한 수용자들의 불신을 초래한다.

40	 해당 종교의 성직자가 종교집회 등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종교의 교도관이 종교집회를 주도하고 
교리교육도 하는데 직장에 설치된 신우회(기독교), 불심회(불교), 성심회(천주교) 소속의 교도관이 참여한다.

41	 교도소가 3대 종교로 운영되다 보니 소수종파 수용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다는 비판이 있다.

42	 가령 종교교화의 정책결정에서도 합리모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행한 교화정책을 답습하는 
점증모형에 의존하다보니 쇄신적 정책결정이 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교정협의회의 직무인 소속 교정위원 연수와 
사기진작사업에서도 종파별 종교위원에 대한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연수는 되지 않고 있으며 사기진작사업도 
미미하고 과학화된 사기양양정책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친목을 중심으로 하는 연대활동이 중심이 되고 있다.

43	 지역별 교정협의회는 교화위원과 종교위원, 교육위원들로 구성되지만 사실상 자본력이 강한 교화위원이 
교도소별 교정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또한 운영도 교화위원들이 주도권을 지며 교정협의회의 의장과 종교위원회 
의장도 선거제가 아니고 교도소 측과의 협의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어 위원들의 의사가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 
전국의 교도소별 교정협의회 사무실은 국가가 교도소 인근에 사무실과 집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교정협의회의 
교정위원들이 운영하는데 이 역시 경제적 자본력이 강한 교화위원들이 주도권을 지며 종파별 종교위원들이 
자율적으로 회의와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실 환경이 되지 못한다.

44	 지역별 교정협의회 회장단과 교도소 측은 교정에 관해 긴밀한 협조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의가 아니고 주로 교도소 측의 의사에 부합되는 측면이 강하다. 때로는 비판과 견제가 필요함에도 상호견제는 
없으며 온정주의적 협조문화가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며 교정협의회와 종교협의회도 관료화되어 버렸다.

45	 가령 종교상담에는 일반 종교상담과 자매상담이 있는데 일반종교상담의 행정처리과정은 9단계로 되어 있다. 
수용자가 신청→보안과→사회복귀과→종교담당자와 1차면담→종교상담자 지정→협조요청→수용자처우팀에 
일정 통보→상담실 동행 후 상담→담당근무자와 수용처우팀에 상담결과통보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법무부, 『교정실무』 서울: 교정본부, 2018, 266쪽). 절차가 너무 복잡하면 종교상담의 수요의 감소요인이 
되고 특히 종교상담은 수용자 개인의 은밀한 신앙적인 내심의 자유로 사생활적 요소가 큼에도 반드시 
종교담당자와 상담내용을 1차면담을 거치게 하고 물적 계호와 외부의 인적 계호가 충분함에도 상담실에서는 
교도관이 동석케 하며 상담결과도 담당 교도관에게 통지토록 하는 규정은 수용자 개인의 은밀한 내심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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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이는 수용자가 종교상담을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수용생활안정 등 다양한 이유로 소장의 개인적 주관에 의해 
종교상담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특히 담당 교도관이나 
소장이 특정 종파의 신자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며 밀행주의가 지배하고 교도소장의 권한이 절대적인 교도소에서 
수용자는 응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47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 및 대한민국 초창기에서는 수용자에 대한 종교교화가 교리지도 등의 순수한 
종교교육위주였으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교리지도 등의 종교교육보다는 수용생활지원같은 부차적인 복지활동이 
더 커져가고 있다.

48	 가령 수용자는 형벌의 종류에 따라 금고형, 징역형으로 나뉘고 범죄의 종류와 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고 
형(刑)의 확정여부에 따라 기결수와 미결수로, 형기에 따라 장기형과 단기형, 범죄관련에 따라 범죄적 수용자와 
범죄와 무관하나 양육비 미지급처럼 국가의 정책에 의해 수용된 감치자, 고의여부에 따른 분류, 국적, 연령, 학력, 
사회적 신분, 질환의 유무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되고 그러한 개별성에 대한 정확한 진단 위에 그에 맞는 
교리지도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교리지도는 모든 수용자를 하나로 보는 관점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49	 수용자에게 떡 등의 간식제공이나 물품지원도 자본력이 막강한 기독교가 가장 활발하다.

50	 「교정위원 운영지침」, 제6조 “소장이 교정위원을 추천하려고 할 때에는 자격 등을 검토 후 교도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방교정청장에게 추천해야 하고 지방교정청장이 적격자를 법무부장관에게 상신해야 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기존의 종교위원들이 소장에게 추천하게 되고 소장의 추천이 있으면 사실상 위촉된다.

51	 이 경우 군종처럼 교정공무원으로 임용하면 비용 등의 문제와 교종을 반대하는 기득권 세력에게 반대명분을 
주므로 공무원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하되 임금의 1/2은 교단(종단)에서 부담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다만 이 경우 군종처럼 4대 교단에서 교종의 자격을 자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52	 백석교단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교단들이 헌법에 교정선교에 관해 근거를 두지 않고 있으며 모든 교단들은 
교정선교에 가장 적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